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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구 : 2017년 5,136만 명 ➔ 2067년 3,92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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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계청 인구추계



➢ 노인인구비율 : 2017년 13.8% ➔ 2067년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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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통계청 인구추계



✓ 70년 (2018-2088년) 재정전망 `

✓ 2017년 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2057년으로 동일

✓ 2060년 기준 부과방식보험료율 : 2017년 기준: 27.2%, 2019년 기준: 30.3%

✓ 현행 제도 유지 가정한 것임

➢ 적립기금 소진연도는 동일, 부과방식보험료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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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구추계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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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0년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은 10.8% 감소함

✓ 2070년 15.2% 감소, 2080년 19.0% 감소

✓ 저출산에 따른 근로인구 감소, 2040년부터 효과 발생, 갈수록 심화

➢ 2017년 인구추계와 비교할 때, 지출은 거의 동일, 수입의 감속폭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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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 2017년 추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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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인구 2017년 3,757만명

✓ ➔ 2067년 1,784만명

✓ 노년인구도 2050년을 정점으로 감소

✓ 노인인구비율 (부양비)은 증가

➢ 보험료 납입자인 청장년 연령계층의 감소가 보험료 수입 감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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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전망 : 생산연령인구수의 감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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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

국민연금 신뢰 제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제도 내실화

기초연금 개선, 퇴직연금 주택 농지연금 개선

정부 역할 강화

다층보장 체계 강화

전략적 자산배분, 주주권 행사, 기금운용본부 역량 강화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



8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 노후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 연금급여율 5%p 인상,  이에 대응 연금보험료율 3%P 인상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2063년 적립기금 소진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4.6% ,  2080년 36.8%

➢ 연금보험료: 9% ➔ 12%, 연금급여율: 4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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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3안) 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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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급여율 10%p 인상,  이에 대응 연금보험료율 4%p 인상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2063년 적립기금 소진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7.1% ,  2080년 40.5%

➢ 연금보험료: 9% ➔ 13%, 연금급여율: 4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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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4안) 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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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급여율 5%p 인상,  연금보험료율 3%p 인상후 18%까지 단계 인상

✓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로 현행 유지

✓ 2071년 적립기금 소진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4.6% ,  2080년 36.8% (3안과 동일)   

➢ 연금보험료: 9% ➔ 18%, 연금급여율: 40%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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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3안) + 연금보험료 18%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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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인상안 (2안)

✓ 기초연금은 조세 기반 정부예산으로 지출

✓ 기초노령연금 (10만원, 2008년)➔기초연금(20만원, 2014년)

✓ 기초연금(25만원, 2018년) ➔ 기초연금 (30만원, 2019년 20% 노인, 2021

년 전면)

✓ GDP 3%  ➔ GDP 4% (2060년경)

➢ 기초연금 정부예산 30% 정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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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1) : 적정 소득대체율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1970년생 기준, 30년가입, 남성)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8.4%, 퇴직연금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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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적정 소득대체율

➢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2000년생 기준, 30년가입, 남성)

➔ 평균소득자 : 국민연금 30.0%, 퇴직연금 14.2%

➔ 1/2소득자 : 국민연금 49.1%, 퇴직연금 14.2%, 기초연금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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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 · 고급여 구조 개선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노령연금)

→ 전 세대, 전 소득계층의 수익비가 1.0을 초과 : 저부담·고급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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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노령연금+유족연금+기초연금)

→ 하위소득층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수익비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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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 :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

➢ 현행 국민연금의 세대별 수익비 (2016년 평균수명 고정시)

→ 기대수명 고정(2016년 기준) : 2.47배 ➔ 1.89배



➢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는데 ? 

→ 유럽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은 이미 부과방식 전환

→ 부과방식은 부양비율에 의하여 근로세대 부담률이 결정됨

→ 우리나라의 2050년대 노인부양비는 세계 최고 수준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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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자료: UN, 인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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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 가입자수 대비 수급자 비율인 제도 부양비가 120% 선으로 상승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3) :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

➢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율) 변화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4) : 기금 운용수익률

➢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 2017년 이전 경상GDP 성장률 접근

→ 1988∼2019년 1월 누적수익률 5.01%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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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 쟁점 (5)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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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개선 쟁점 (5) :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 2차례 있었던 국민연금 개편이 4차례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편과 가장 다
른 점은 국민연금은 연금 급여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공
무원연금은 2015년 4차 개편이외에는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되
었다는 점.

▪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는 43% 감소된 반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는 5
배가 되었음. 그 결과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9%를 유지하고 있지만 연금
급여율은 40%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는 18%로 높아
지고 있지만 연금급여율은 61.2%로 낮아졌음.

▪ 보험료와 연금을 함께 균형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
것이 어렵다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연금을 낮추는 것이 먼저이고 보험
료를 나중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에 상응하는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수급권을 낮추어야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이 감소되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이 보험료 인상 방법을
택한 것은 단기적으로 재정효과를 보기 위한 것임.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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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 노인빈곤율 OECD 국가 최고위 (공적연금 도입지체와 적립식 제도)

→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낮은 여성고용 등으로 공적연금 적용률 저조

자료: OECD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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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 OECD 국가 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 수준

→ 독일, 미국, 일본, 영국 등과 유사 : 

자료: OECD 통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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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 : 소득대체율

➢ 소득대체율은 국가마다 상이 : 선택의 문제, 그러나 지속가능성 뒷받침

자료: Pensions at a Glance 2017

http://www.google.com/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Is-LliIjdAhWSK3wKHTJFD6YQjRx6BAgBEAU&url=http://www.thisismoney.co.uk/money/pensions/article-3341472/State-pension-stingiest-rich-world-average-earners.html&psig=AOvVaw3vsajtW-JWU26dR2qCWW_A&ust=153528186411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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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 (진단)

➢ 직역별 분립형 연금체계 : 형평성 문제

→ 사적연금은 급속 성장 중이나, 소득보장 기능은 제한적

개인

기업

국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특수
직역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및 저축

퇴직
연금

공무원
등 기타

퇴직
일시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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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 : 전제 조건

연금기금 919조원(2021.7)의 안정적 운용 체계 구축

기금운용 체계 개편

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이 제고되어야 국민연금 개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소득보장 재구조화

공무원연금 등 형평

기초연금 제도 조정

비용부담에 비하여 미미한 퇴직연금의 역할 재정립

퇴직연금 기능 개편



29

노후 소득보장 개편 : 기본 방향

정합성 있는 안정된 노후보장 방안을 구체화

소득 보장 청사진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재구축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수용가능한 대안 마련

지속가능성 담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저성장 국면과 경기침체 상황에도 feasible 한 제시

경제적 현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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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 개편 방안 : 국민연금

소득보장 + 지속가능성 + 세대간 형평성

기 본 방 향

연금급여율 (40%)

보험료율 (16%) 

소득보장 수준

연금수리적 균형보험료 상한 설정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과 퇴직연금부담금(8.3%) 조정 검토

총 비용부담 수준 검토



➢ 자문위 안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조정 (65세 → 67세)

→ 1988년 기대수명 70.7세 2016년 82.4세로 연장

→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에서도 67세, 68세로 조정 중

→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수급개시연령 조정에 맞추어 정년도 단계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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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방안: 연금수급 개시 연령



➢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조정 (현행 59세)

→ 의무가입 상한은 수급개시연령과 연동시킴이 원칙

→ 우리나라는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조정하면서 가입상한은 고정

→ 소득이 있는 경우만 부과 → 영세자영업자는 임의적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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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방안 : 의무가입 상한연장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2018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 지급 보장

→ 법률에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 책임

→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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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방안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학연금법과 형평성 유지

실질적 지급보장

연금 재정상으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증

법률상 지급보장

연금보험료 부담 < 연금수리적 균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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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6%)+연금급여율[40%)+수급개시연령 (68세)

➢ 국민연금 재정 : 적립기금 2096년 소진, 부과방식보험료율: 26%

자료: 저자 모형에 의한 분석 결과, 2019

✓ 연금급여율 현행 유지,  연금보험료율 16%(2040년)까지 단계 인상

✓ 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2038년 66세, 2043년 67세, 2048년 68세)

✓ 2096년 적립기금 소진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26.3% ,  2080년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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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단계적 조정 계획

➢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40년 완료

✓ 균형보험료 16%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20년간 0.1%p 인상

✓ 퇴직금전환금 매년 0.15%p 이전 ➔ 2040년 3% 수준 (퇴직금부담금 8.3%➔5.3%)

✓ 균형보험료 18%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매년 0.15%p 인상

✓ 균형보험료 20% 기준으로는 노사가 각각 매년 0.2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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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구조 재편

노인 하위 70%

대상자·수급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30~50만원)

급 여 수 준

최소 보장

지 급 방 법

부과방식 운영 : 정부재정, 장기적 재원조달이 관건

재 원 조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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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능 개선

직장이동에도 연금수급가능한 상품환경 (Portability)

연금수급 가능성 제고

공적연금과 보완적인 상품 구성과 기금형 퇴직연금

장수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건전 시스템 구축

사적연금 Positioning

재정 건전성의 확보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3%) 국민연금 보험료 전환 검토

국민연금과 기능 조정


